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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각칙 

가.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은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 ‘항 

변권의 행사 사살이댜 

위 ® 요건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올 것이다. 동시이 
행관계는 ® 쌍무계약, ® 법률의 규정, © 당사자 간의 약정, @ 공평의 관념과 선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3023) 

위 @ 요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3024) 이른바 ‘권리항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74다902), ‘중대한 과실의 존제를 요중사항으로 하여 판시하고 

있다{2005다27287(수표), 99다58471(주권), 99다71573(양도성예금증서), 85다카1189(약속어옴) 등} 

3023) @ 동시이행관계 일반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고,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2004다24557). 아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 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 
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성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 
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2000다36118).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 
계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잎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용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 
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안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사도금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 
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동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불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안정 
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안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동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2007다 

35152), @ 甲의 대지 위에 甲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乙이 3층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 층은 甲. 나머지 
층은 乙의 소유로 하고 그 비율에 따른 대지지분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로 인한 甲과 乙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전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95다 152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계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 
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아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89다카2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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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CD, ® 요건에 더하여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 
실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2) 동시이행관계 

가)매매계약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 

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맹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 

인은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3075)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 ,3026) 매수인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 ,3027) 근저당권설정등기3028)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로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말 수 있는 것이거나 나아가 아무런 변제도 없이 

말소할 수 였는 것이라 할지라도,3029) 매도인은 위와 간은 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선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3030)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302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3025) 대법원 1991. 9. 10. 선고 이다6368 판결 

3026) 대법입 1999. 7. 9. 선고 98다13754. J', 761 판결. 
3027) 대법입 1992. 2, 14. 선고 9] 다12349 판걸. "부동산처분금시가처분능기가 유효하계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저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동기 후에 경료 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가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무어진__?}처붑_위반등기를 칙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시사 소유권이전동기 시에 말소되지 아l1 학 재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 

하여야 갈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싯이다 처분금지가치부등기 때문에 근서당권에 의항 금위드_간욜합 
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구가 였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 일卜一수 있는 상태라고 아여도 마찬가치이나 " 

302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이다23103 판결; "근저당권선정등기가 되어 였는 누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는 것” 

3029) 대법원 I9') 1. 9. 10. 선고 9]다6368 판결 이 판결은, 채무담보已 워하여 근저당구]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 
장등기가 마쳐졌다가 채무의 면제로 근;,:.i당권성정등기는 말소되고 지상권설정등기단 남아 있는 경우 지실권 

설정등기나 가압류登긴가 6백만 원을 변제하면 언제라도 밀소될 수 있는 것이고 6백만 원은 매매가입 2억 
원에 비하면 석은 금액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아러한 해석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짚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가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다힙아 壘욘하며, 그 근처당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근저당채무자의 신청만 있으면 근저당권자사 그 말소동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만 사지고는 
근서당권설정등기 말소의부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79다 ]562 판결. 65나1367 

판결)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3030) C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이 간일유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대도한 경우. 대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 
의 항민권을 행사하여 매매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0] 나27784,2779 1). 
O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산고필중 재공의문와 대매대금지급의무도 서로 동시이정의 
관계에 였다(91다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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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의무도, 특별 

한 사정(가압류의 피보전 재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인수 계약 등)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303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303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0 이는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의무를 포함하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에 댄울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등기 등의 
각 말소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별도로 각각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에 대응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보아야 한다. 
O 따라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전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행되지 않은 경우라 
면, 매도인의 대급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부에 터 잡은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잔대금 전부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잔대금 전부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동기 
둥° 각 말소의 口 별로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 는 범 ° 를 따로 획정, 고려할 필요는 없다. 가령 매도 
인이 원고가 되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채무액 
3,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기입동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 부동산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 .. 저당권설정등기(또는 가압류기입동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2006), 117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 부동산에 관하여 … 저당권설정등기(또는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받고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면 족할 것이다. 

0 반면에,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전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미 이행된 경우라 
면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동기 등의 각 말소의무별로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있는 범위를 따로 획정,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동기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가압류등기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체책임을 면하는 범위이다. 

cf.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바법 ...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 ·건축물 등(이하 '토지 동’이라고 한다潘7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동기 없는 소유권이전의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토지 동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동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동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 
행의 항변권아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 
산량I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산의칙에 
분할한댜 … 청산금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는 
…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뷘결하기로 한다.” 
cf.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참조조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동기가 될 때까지 그 동기상의 담보한도금액 

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윌 1996. s. 10. 선고 96다6554 판결은, 민법 제588조 
소정의 대금지급거절권(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에 터 잡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아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올 확인하여 이룰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대대금온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위 96다 
655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의무만 잔존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 
급 거절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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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등3032)）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동기 소요 

서류의 제공온 동시이행관계에 있다3033) 할 컷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온 중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데 내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3034) “중도금+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3035)의 지연손해금3036) ＋잔대금”의 합계 

액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매수인이 대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 

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3037)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 

증금반환재무 등의 재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3032) 매또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가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아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의 계공의무는 대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 
되었을 때에 대수인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룰 이행하기로 안젖한 것이라고 할 것아므로. 매수인의 줄돈 
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96다31109). 

303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 
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자난폰E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부를 포함하여 매도인파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아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3034) 대법원 2002. 3. 29. 선1l 2000다577 판결 동. 

3035) 잔내금 지급기일 당일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 컷은 민법 재536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의부가 변제기, 
즉 이행 기한을 도과해야 동시여행함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036) =미지급 중도금x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6%의 민사·상사 법정이을x 기간. 

3037)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그러나 ® 매수인안 원고가 여러 팔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온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안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대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가가 가능하여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몰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아 지급한 매매대금 
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차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 
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92다32807).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한 후 대금 감액의 합의가 되어 매도인아 매수인에 
게 이미 지급받는 대금의 일부률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의 토지 부분지| 관한 명의신탁해지롭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둡기절자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반환의무는 공평의 견지에서 서로 대가적 

의마를 지니고 있어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드로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98다53899 판결、 97다54604,5461 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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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3038)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 

계에 있다.3039)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 따로 현금보관중을 작성하여 둔 경우, 

매수인의 위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댜3040) 

303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3039) 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인수계약이 이루 

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인수채무불 

의했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원고를 대신하여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도는 
구상채무는 위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도는 구상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 
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O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원심아, 약정 잔금지급일 후에 발생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23.40 1. 220원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매매계약의 내용과 목적 및 불이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이자 납부의무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주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와 서로 아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한 수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항 
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 약정 잔금지급일 후의 이자를 원고들 대산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의 구상재무는 원고들이 인수키로 한 기존 대출 
금 채무의 내용에 속하는 이자 채무의 변형으로서 결국 매매대금 지급재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에 속하는 것이 
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위 이자 상당액의 구상채무와 피고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전차이행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아다.”라고 한 예. 
O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브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안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계올리함으로써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샀댄밟이 이룰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보한 경우 동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는 것아며, 한편 
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소외 1의 위 대출이자지 
급의무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고,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외 1의 위 
대출원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할 것인데, 소외 1과 피고의 위 각 의무는 모두 그 각 이행기에 이행되 

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이행기를 도과하였으므로, 각 이행기 도과 이후 
피고가 위 해제통고를 한 1996. 1. 19. 당시에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또는 피고가 당시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재무를 위 은행에 변제한 범위 내에서는 소외 1의 위 대출인 
자지급의무의 변형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96. 1. 19. 위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인 1996. 1. 
31 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도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위 약정해제권을 적법 
하게 취득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304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원심이, 현금보관중상의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환 
이라고 할 것아나 원·피고들은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대대계약서상의 채무의 이행과는 별도로 그 지급방법 
과 시기 등을 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금원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메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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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키로 약정3041)한 경 

우 그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 여부가 정해진 

다(부가가치세는 특별할 사정아 없는 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42) 

주식 양도·양수계약상으로 발행주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의무 및 경영권 양도 

의무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문에서 동시이행 대상으로 별 

도로 경영권의 양도를 명할 필요는 없다.3043) 

정한 점. 위 금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위반 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록 원·피고들이 위 금원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메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따로 이에 관한 
현금보관종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애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달리 뭡·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의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하기로 특별히 약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금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절차아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라고 한 예. 

3041) @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청구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율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 
올 받는 자로부터 칭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 
올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캄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봉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아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올 직접 청구할 수＿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온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온 아니고 목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99다 
339B4). 

3042) 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터 원십온 매수인안 원고가 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 
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분, 그것이 피고의 이전 
동기의부와 서로 대가적 의마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아유로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온,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계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만약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시기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피고의 이전등가의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잎다고 
보아야 할 것’'어라고 한 예. 

O 대법원 1995. 3. JO. 선고 94다27977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각서에 "매도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는 양도소득세액 외에 차후 부과되는 재반 세금추정분에 대하여는 메수인 측이 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계공의 형테 방법 시기 동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계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고서는, 매수안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슈 대법권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서 우선 원고가 피고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만약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테. 방법 시가 동에 관하 
여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독세액 
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것이 위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아행에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푀덮어 었다고 한 예. 

304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아전하는 경우 겟옆一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혼관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댜익 죠굽귬i 
이, 판결이유에서 아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온 피고 동아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전부와 그에 따른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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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계약 

민법 제665조 제 1항3044)에 따라,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건물· 

대지3045)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667조3046) 제 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 

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댜3047)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재무나 그 변형물인 구상채무도 마찬 

가지이댜3048) 도급인의 지체성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동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로부러 그에 대한 내매대급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후 위 계약 
에 따른 원고의 대대대금 지급의누와 피고의 주식 양도의무, 경영권 양도의무는 모두 이행기가 지남으로써 
당초 계약상 쌍방의 의무 중 어느 의무를 선이맹아도록 되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무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기재한 반면, 판결이유의 다른 부분과 준뮬에서는 피고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 등의 준선广양도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기잰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래 이 사건 주신 양도·양수계약상으로는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 등의 경영권 양도의무가 잔존 주식 양도의무 
와 함께 원고의 미지급 증도금·잔급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갈줍_수식을 
덫독법g.o곧맥 이미 양도받은 주식과 합하면 반행 주식 전부를 쥐른:하게 되고 경영권은 그에 부수:하여 이전되 
므로, 듈시이행 대상으로 별도로 경영권의 양도를 명할 필요가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이 원고의 미지급 증도금· 
잔급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에서 피고의 경영권 양도의두를 세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양도대상 주식 중 일부만이 양도된 상태에서 

주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 문혼가 된 이상 양도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앞순잎이 지정한 이사 
등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핼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주식 반환의무 외의 독립된 경영권 반환의무 
를 인정아기 어렵다고 한 예(2013다29424) 

3044)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1j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304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낙수급안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도금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그 

건물점유의 결과 대지의 점유는 필연적으로크렐戶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부분 
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윌두걸 거절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변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지(이 사건 건물은 수급인 
인 피고가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건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동시이 
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융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성질면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을 왼공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그 특성상 건물완공 시까지 수급인이 
보존을 위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 할 것이나, 건물완공 후에도 
도급인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겹단.” 

3046)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I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4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첸포를 일순한 
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하수급 
일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 

3048) 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수급인이 도금계약에 따른 의무를 재대로 이행하지』휴} 
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햇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만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재 
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동에 비주어 보면, 하자확대손하로 인한 수급인의 
솔해배상재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아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것이 하냐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 효 [동일 판시] 2007다26455, 26462; 원단 가공 도급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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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수 없댜3049) 

도급안이 ‘하자의 넌수에 강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주류적 판례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수급인의 곱 사대금 채권의 범위는 같은 급액예 한한다3050)고 한다(따라서 곱사대 

급에서 하자보수바 상당액을 공제산 나머시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3051) 다음날부터 지연손대급이 

부가된다)． 도급인이 ·아자보수정구권’ 자체를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대급 선부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거절 범위가 한정되는 것인지, 애초에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만 시절할 수 였는 것인지에 관斗여는 판례의 입장이 병확하지 않으나 후자로 보인 

다.30!>2)3053)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급을 분할하여 지규하기로 약정한 겅우라도, 특별한 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박사안0-로 말미암아 도급안기 괴국에 ; 총아여 지급받기로 한 뭉포대 nL어옵 지급받人, 
못한 데 대한 ',1－해대강 사산 

0 대법원 2005 l l. I 「1 선고 2004다37676 판결; ·무 전정 인대재부자 중 1 인으로서 뺀엔노어 대한 수재배상 
왼꾸률소년보갤합 도균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게 되노소급만에 대하여 취독하게 되는 구상-권은 序갑인 
이 야작부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세번L상재권이나 어론바 하자확대손해왼브H!J계권의 변헝울로시 수급인 
의 공사대급재권과 그 겁걸에 있어시 내가적인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에 버추어 아맹상의 견련관계들 인정함 
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304')) 대법원 20l5 、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305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핵작왼··보수에 갈음하 

브 손핸쎄상음 결로한 경우에, 도급안은 수급인이 그 손재배상청구에 관하기 재무아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살을흐止 보순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계문인햄읊 시설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즈]―보숫객운 
산급을 거절합 수 없다고 간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기 공사대금새권 
온 공사잔대금채권 -:<뭐 ;凡재배상채권액과 동맥의 재 진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급채권은 위 손재배상재 
권과 동시이핵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 [동일 판시] 2007다 264S5.26462 판결 95다 12798 판결. 94 다 
2GO11 판결 9] 나Tl1 국h 판결 90다카230 판결 '＇간 2007다26.J SS.26462 판결(하자학대손메 사안). 
쓱 이예 반하여 88다카18788 판결 96다7250. 7267 판결운 '－도급인아 하자보수나 손해매상신구권을 컫유 
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재무는 아행지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재권을 자동재권으도 하고 수급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재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한 다음낭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하였_o 나, 위 96다7250. 7267 판결윤 원고의 공사잔대금채권이 피고 
의 손해배상 재궈에 미달하F· 사안이어서 공사대급 지급의 이행지체가 분제되시 않는 사안이었고, 위 88다카 
18788 판결은 위 95다12798 판검에서 "원용바가메 적절한 것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배척된 바 
있으며 최근의 위 2007다69186 판결은 95다12798 판결음 참조판례로 들고 있어, 후자의 위 판례들은 사실 
상 변경된 것 ° 로 보°P t 안다 일본 판례의 입장은 후사의 읽 판례들다 같다(最高裁判所 平成 9. 2. 14 "決
平成 9. 7. 15 判決,\

3051)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년수에 갈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학자모수·71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무더 도급안에게 
존재하는 권리어고. 일반적브로 손해배상청구권온 사회눙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안하어 현실석 
으로 손해가 발챙합 때에 성립야는 것이므로, 하자보수 이 갈음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서겁게서 성립되고(99다55632), 그 때가 상계적상시점을 정하는 이맹기이다 준공검사일 등익 

대금자규기일에 아미 아자는 발생되어 였다 향 것이느모 양 재건의 상계견성일은 둔싶」즌골검사윌」능의 대급지 
급기일영 것이다. 

3052) 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4276 판결 "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마시공으파입합:한잔간.있어 준공검 
산식하고 있누 경우, 도급인은 만법 계667조 등에 의하여 미시공 부분을 신공하는 데 느는 바용 상당액 
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간절함 수 있나”고 아면서 "도급인아 준공집산요L료와」"토신에 수급인에게 궁사잔대금을 
지급하거로 틍막하였다면. 독별한 사성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 위 특약에 기0尸 

지 공사산대금 선 재연 스L갑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바시` 
5 대법원 200 j ,수). l8 선고 2001다9304 판결; “사선 간넘은 술라브, 보1 기동 부분에 광범『i가게 한자간 
말하였고 아를 보수다진 않0 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 며 1 보수를 위하여 약 ~01,000입딥 그1융이 



l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수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781 

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 

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3054) 

다) 전세계약 

®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의무,3055)3056) @ 임대차보층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 

소요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하자의 정도가 중하여 반느시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를 위하여 파다한 
굽이 소요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5A02,595.000원인데 비하여 건물의 하자보수바용온 
676,401,000원에 물과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약점에 따른 기성공사대급을 전혀 지급하2上않고 
있을 분만 아니라 현재 자력이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용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 그럼에도 물구하고.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전부를 원고의 하자보수 완료와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에는 수급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내금지급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걸에 영향을 미친 위법아 었다”라고 한 예. 
O 대법원 199 1. 12. IO. 선고 있다.'.13056 판결; “도급인이 인도받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아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는 손해배상올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덮는 것인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첼군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 
상을 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용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본,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가 
윈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겅잎잰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자를 명료하게 하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원십으로서는 먼저 피고에게 이 점을 선뭣하도록 한 다음. 만일 피고가 여전히 하자의 보수플 
싶군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싶크하여 봄으로써(원고의 주장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아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중요한 것인자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안지의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아다)， 과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동에 
비추어 신의칙상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거절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팠묘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갈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액과 빈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혀 보았어아 할 것이다.” 

3053) 同旨 홍기테 "공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법위”. 
대법원판례해설 재38호. 법원도서관, 203면. 반대견해로는, 윤근수, ‘‘도급인아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동시이행 
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2001), 383면아 있다. 원칙과 예외를 어느 
쪽으로 하는가엔」生안 주장. 증명책임의 측면에서는 차아가 있을 수 있으나, 쥘릎전으로는 지급거절 범위가 
공평과 산의칙에 따라 일부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지연손해금 범위의 측면에서는 자이가 없다. 

3054)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200]다9304). 

3055) 민법 재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동기의 말소동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05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l다62091 관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 
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동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분이모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가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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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동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3057)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쌍부계약의 무효로 인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3058) @ 경매절차 무효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동기 말소의무와 소유자의 배당금 반환의무,3059) @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룰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의무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3060) @ 매 

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3061) @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 

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3062)@ 매도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후 민법 제571조에 따라 매메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3063)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05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3058) 0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독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 
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만법 재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 
터 준용되고 있는 접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독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재536조를 준용함아 옳다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 
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재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룰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 
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재된다면 공평과 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댜" 

305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071 판결. 

306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권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306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l0다47438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동. 

306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 
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분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06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T민법 재583조는 께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재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본, ‘메매의 복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민법 제571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올 규정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 
다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애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후 민법 제571조에 따라 메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복적물인도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 
의무 사이예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그 동시이행관 
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당부를 살피기로 한다.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몰 워하여 독벌하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 
여 특별한 규정온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아유가 전혀 없다, …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만법 셰583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애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룰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온 아닐지라도. 동일 
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롤 인정함아 공평의 원칙에 부합 
하기 때문에, 일반 헤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민법 제549조 참조)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아 사건 대지인도의무는 고 발생원인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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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업계약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 

행의무와 ®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3064) @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부과된 

세금, 과대료 등에 대한 지입차주의 정산의무3065)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바) 기타 동시이행 관계 긍정례 

® 위탁자 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총료 
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 

산을 이전할 의무,306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산 

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동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3067) @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 

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릅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 

하는 위 상환의무와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3068)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행의 견련관계는 위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병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아다.따 

306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지입차주가 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임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똑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아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아용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 
적으로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 
무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의 발생을 스스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재나 선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지입회사로서는 소유 
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미름으로써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입료 상당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부당하기 때뭍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아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임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롤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기간의 지입료 
상당 부당아득금에 대하여는 지입회사가 별소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306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2989 판결. 

306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내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3067)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계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동(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급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동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토지 동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내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재47조에 따른 현금청산 
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맙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 
변권아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재건축조합온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도는 재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첫싶급에 내 
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 
...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철할 수 있다는 ••• 판결 
동온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쳅깊하기로 한다.貫 

306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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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리스계약에 있어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 

회사의 내여 시설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3069)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재무,3070)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일방의 재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 

무와 다른 일방의 채무,3071) (j)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고 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3072)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매매계약과 관련된 경우로서,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 3자 

의 처분금지가처분신정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내금반 

환의무.3073) 엘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 

올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혀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선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3074) ® 매도인의 토지거래머가 신청 

3069) 대법입 I997. l 1. 14 선고 97다6193 판선 

3070)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새4조 @ 청산급의 지급채무와 부농산의 소유권이전등가 몇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농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꾸민법· 제536조롭 준용한다, \、心 제 1 항부터 제3앙까지의 규정에 어굿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동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선행에 있어서 채권사가 청산금의 지군 이전에 본동기와 단보 목적물의 언도를 받을 
수 였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등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다법권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견)， 채권자의 위와 같은 특약의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7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론 
307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동 

307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1)9다18526 판결, 막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결한 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동기를 마시기 전에 대수인으도부터 그 부농산웅 다시 매수한 재}자의 처분금지사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 
산에 관하여 가처분룡기가 이루어진 상대에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대세된 경우, 매토인마이 

가저분이의 눕一올 신청알 수 였음 뿐 매수인은 가저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대노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 
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동가의 말소와 매도입의 대금반환의무는 동A| 이행의 
관계에 였다고 할 수 없다" 

307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원고들과 피고 조00 사이의 이 사견 됴시 및 신축전물에 갑산 
위 약정내용운 토지의 매매계약과 아웅러 그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위 피고의 바용으 
로 건축가여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계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계약아 상호 불가분적으로 선합되어 있는 것이 
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신축한 다세대주택과 그 대지의 분양대금에서 먼저 위 토시의 잔대금을 원고 
동에게 지급하면 원고 등이 다세대주택과 그 대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시류를 수분양자등에게 칙접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 동아 위 피?－로부터 담보권설정계약의 피담보재권인 도시의 잔대금을 고 분양대 
금에서 민서 변제받는 성우에는 담보로 세감만은 다세대주맥에 대한 담보목적 오 달성하기 때문에 원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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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 

두,3075) (1)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 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동기를 함으 

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에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준갑에 따라 발생한 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 ,3076) <5/\ 갑, 

을 대지상에 위치한 상가점포의 분양에 있어 비율을 초과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갑 대지의 초과지분에 대한 수분양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 분양자의 올 대 

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3077)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 하 

댜 ® 매에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콘사의 용지규정(‘‘공급용지이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읊 원칙으로 안다"）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동시이행의 관계에 였는것이 아니라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도3078) 있다. 

임대자계약'과 관런된 경우로서,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 
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3079)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자복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3080) 

토지와 그 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노～느 그가 자정하는 분양자등에게 수유권이 선등기를 斗여 주기로 약정하 
것아라 할 것이고, 이러산 경우에 위 피고의 원고 동 다도이에 대만 토지의 매매잔대급지급 ,0· 다세대주택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카시게 되므로, 위 피고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원고 
등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통시아행의 관계에 있는 섯아 아니라 그 소유권아전동기의무보다 선이벤하거 
로 약정한 것이라”- 보논 것이 탐보권의 성질 및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뻬 

307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나2382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기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치거래하사 없아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 계수일아 위 계약은 효력이 였는 久으로 완성 A] 
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말 의무의 이행을 정구하는 
경우, 애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성절자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하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년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급 시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답하기로 독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아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 o n로, 매노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아 있을 때까지 위 협력의무의 이행물 거절할 수 없다.” 

307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21012(반소) 판결 

3077) 대법원 1991, 9 l0. 선고 91 다2984 판결(상가점포를 분양박은 수분입자가 취포를 분양받을 때 선물이 위치 
마 갑, 을 두 필X]의 대시 중 _一L 접포가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사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거로 약정합 이상 그 중 갑 대지에 대하여 워 머율보다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홍기사 성료되어 
있다면 이는 원인고효의 등기이므로 분양자로서는 언제든지 수분양자에게 위 초과지분소유권의 말介믈 구발 
수 있다 할 것이고 수분양자의 위 지분 소유권말소동기절차이행의무{：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을 대지 
중 위 각 점포면적 바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찬등기절차아행의무외 동시이행관계에 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 예). 

3078) 대법권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3079) 대법워 2005. 6. 9. 선고 2005다452:) 판갑 갭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업대차계냑아 종료하였음에 

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인므L사살상_이맹지제에 빠진 임대인의 
윌대간복죠급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용하는 업자인의 권리볼 보전하가 위하여 섀－수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입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온 아니.:.il., 록히 워 업차권등기는 입차인으로 
0回금 기왕의 대합력이나 우선변제권설 유지아도독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동계 바추어 
볼 때. 임대안의 일내자부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입차권등기 말소의부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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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 

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의 매도인에 대 

한 건물인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3081)는 서로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지 아니 하다. 

'환대’와 관련된 경우로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환매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와 사업시행자의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에 따른 환매권자의 증액 환대대금 지급의무,308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 지급 
의무와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3083}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 하다. 

담보계약'과 관련된 경우로서, ®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원금의 변제와 담보가등기말 
소를 동시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원리금 채무와 담보권말소의무.3084) @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재무의 변세,3085) @ 저당권설정동기 말소등기 

의무와 피담보채무이행의무,3088)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 

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3087)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 하다. 

308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임차인의 입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 
여 발생하나, 입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안한 손해배상의무는 삼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위반올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두는 동일한 법률요건아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 
한 것일 분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08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건물매수인이 아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안 
의 동의를 얻어 제 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안)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 
차입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안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안의 지워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아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삼태에서는 上 메매계약이 해재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매도인에 대한 건물인도의무와 매수인(임 
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층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예. 

308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잘 
308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같온 법 제9조(환매권) @ ...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규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3084)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계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재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며 아무런 규정올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둘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 화해조항에 채무원금의 지급과 
담보가등가말소롱 동시이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까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의 
동시이행조항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말소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의 이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3085) 대법원 1984. 9. I 1. 선고 84다카781 판결 

3086)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308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단하는 소유 



3) 권리항변 

가)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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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실체 

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는 권리 주체 당사자의 원용, 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에 해당하고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당사자가 

이를 원용, 주장하여야 법원은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청구원인 주장 

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의 촌재가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원용, 주장한 바가 

없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함이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 

댜3088) 즉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별도 

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원·피고 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가 단순 

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온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당연하다. 

나) 주장책임의 완화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도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3089) 

권아전등기 말소의무는 재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안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 
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아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088) 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산작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싶브할 수 있다.” 函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설이 없으므로, ‘동시이행 항변 
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예. 

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동기의무 
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온 당사자의 동시이행에 관한 항변이 
덮는 이상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또한 상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제출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예계 소유권이전동기의무의 
전부이행을 명한 원십의 조처는 옳고” 
O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매매계약이 핸젠 또는 문혼로 되었다는 피고의 휠봐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동기의무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할덮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쇠브하여 매수인이 메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으 
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효신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 죠 따라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피고에게 이를 촉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 려우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여부를 석명하지 않온 법원의 조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2004다13687). 

3089) 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피고(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注곤 원고들(하수급인)이 미시공부분이 있거나 부설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들의 ‘의무이행온 다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로부터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브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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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선이행의 

무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이행을 인정하여야 한 

다.3090) 

4) 재항변 사유 

가)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반대채권의 이행기’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한 내지 이행기의 도래 

사살을 요증대상으로 보는 것과의 균형상 ’이행기 도래 사살을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 

실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판례 중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가 

있으나,3091) 민법 제536조 제 1항 ‘단서’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동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재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예. 

O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제 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취하하였으나, 위 반소는 본소와 병합되어 그에 대한 변론이 공통으로 
진행되었고, 그 취하 전에 제출하여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본, 반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 

올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 

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벽돌기계 동을 가져갈 때의 현상 그대로 반환해주거나 변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벽돌가계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될 때에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 위 벽돌기계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아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 

O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다고 
명확히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가 종전의 임가공바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가공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자기의 납품거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 위 주장에는 자신의 납품거부행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로서 위법 
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용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여기에서 건물 
명도청구라 함은 가동기말소청구의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이 동시이행의 항변에 따라 위 계약금의 지급과 상환 
으로 위 가동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090) 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3091) 예컨대, 2001다27784, 27791 판결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아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 
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 건물의 완공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 또는 공부정리가 완료됨 
으로써 분양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면 피고의 분양잔대금 지급 
의무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동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계 되는 것이고, 피고는 조합에 
대한 그와 같은 항변사유로써 분양잔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90다1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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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585조에 ‘동일기한의 추 

정’ 규정이 있으므로,3092) ‘이행기 미도래 사살을 동시이행 항변의 상대방(원고)이 재항변 

으로 주장·증명아여야 한다고 볼이 옳다. 

나) 통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이행 또는 ‘이행 세공’(＇이행 제훈의 재앙변이 

유효하키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층명하여야 한다30931), '궁J-변권 포기 ’,30여) 

권리남용'3095) 등의 주장은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5) 불안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2험µ095)은 선이행의무자의 예외적 동시이행 항변권309/）으로서 ‘불 

얀의 항변권’이라고 한댜 불안의 항변권 행사는 원고의 쌍부계약상 이행청구에서 피고 

의 동시이행 항변 원고의 ‘이행기 미도레 새항변에 이어지는 피고의 재재항변에 해당 

한다(실무상 흔히 보어듯이, 원고가 쌍도계약성 이행정구의 천구원인에서 재항변 사유입 재부의 이행기 

미도레를 미리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쓴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는 것이어서 피고로서 

는 항변 단계에서 바로 재재항변 사유인 불안의 항변'음 주장하여야 한다).3098) 

불안의 암변권에 기초한 항변의 요건사실은, (i\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 

판겹("원고의 워 하자보중금 능 계 자 의무와 소외 조합의 공사잔대금 채무노！교두 그 °녀\'淸\젼관한~절느로선 
돛관계에 있다") 등 

'1092) 민법 계585조(동일가한의 추정) 메메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뀌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부이행 
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댜 

3093) 쌍두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번저 한번 현실의 계공읍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재에 빠자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애의 재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아 가지는 동시이행의 
할볍권기 소멸아는 것은 아니가 떄분이다(98다 13754,13761). 

309仕\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의 지체상금 지급의두와 수둔Ocf'사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연에 따른 언체료 지닙 
의무를 별도로 약정하고, 각 이행기를 도과하면 곧바로 지체잭잉여 발생하며, 중도금도 건축공정에 상용하여 
분납하도록 안 겪우, 그 지체상금 및 연계됴의 약정온 동시아맹에 관한 권리를 쌍방아 포가하기로 하는 특약으 

로 해석된다고 한 예(97다37852,37869). 

3095) 9]다29972: .일반석으노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장변권을 행사하는 사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아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선 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부의 아행이 실제적으도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합변구자가 입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입 뎅산간 

수로 잔긴_;11무의 이행만을 회니한기j發한5\回라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귈관납용오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아나, ',’ 윈프가 위아 갈은"＇도별판 사정의 존재들 입출한 바 없으므로" 

3096) 민법 계536조(등사이행의 항변권) ? 당사사 일방아 싶덴방어1계 보전2]행하여야 할 경문연· 상대방의 이핼이 
곱랍할 현저합스r유ZL잃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097) 선이앵의누자가 아행하지 않고 있뇨스논尸에 상대방 채무가 변즈並E센이론」년본에모 선어청리부자는 사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옵 행사할 수 였다(98다13754, 13761 동)‘ 

3098) 민법 제536조의 표제가 동시이항의 암변권인 점이 서 보듯이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제 1 항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별개의 권리라기보다七 동시여행 항변권의 일종으로 내포된 것이라 안 것이므로, ‘불안의 항변'용 
동시이행 항변에 대힌 더비석 항번으로 볼 것은 아니고 동시이행 항변에서 이어진 계새항변의 위치에 두는 
것이 옳다 



7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유'3099)에 대한 근거사실. ® 항변권 행사의 주장 사실이다.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아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온 발생하지 않는 

다.3100) 

3099) 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겨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재무이행을 거 절할 수 있는 경우던산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압이나 재산상테 악화 동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론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계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칸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식 아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인핼긴 
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원.의윗의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거주 임차인이 입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자. 실거주 목적의 메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룰 이유로 
계약 해제롤 주장한 사안에서, ® 애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메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동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온 2021. 4. 22.로 한다.테논 조항 및 
실재명도는 202 1. 12. 6로 한다.는 톡약사항의 문언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설인도의무으뵤擇l은 2021. 
12. 6.로 하되 잎찬입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아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동기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현실인도의무보다 먼저 이행할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아 잔금 지급일 칙전 갱신요구권을 
헬산함에 따라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불 수 있고. 이로 말마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 
가 있다고 한 예) O 2011다93025: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산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 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계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마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 
급 동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 
야 하는 일반적 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온 공사대금의 축차적안 지급이 순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세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 
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여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동과 같은 사성 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재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전할 수 있다.霞 0 93다53887;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 

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진료받기로 얀젓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룰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후이행의 상대 
방의 채무는 아칙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계2항 및 신의성설의 원칙에 비추어 봅 때 공급자는 이미 아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쁘 王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재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函 계속적 임가공거래 사례. O 200l다s33; "구상 
권자가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사전구상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주재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는 실질적으로 구상금재무 보증인의 보증채무금 지급과 견련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 ,’ 군싶귈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재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철차의 재약상 기대하기 
언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액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가 
전에는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은 산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잡아 민법 제536조 셰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 
에 대한 보승재무의 이행을 거 절할 수 있다: 

3100) 0 97다5541; “만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와 같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바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 
지체책임은 발생하.조L않지만, 이러한 이행거접의 권능온 어디까지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에 지나지 
아니한뿐당초에 약又된변 기를변경시키거나변제기의 정함0 없는재무로그성질을변 A7 는효력을 
가지는 것아 아니므로 설사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급채무를 이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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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지체 저지효 

판례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재권자으 

만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계공이 없는 단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재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른바 ‘이행지체 저지효汀炳迎浦 沮止效~ ‘당연효(常然效)로 인정 

한댜 

즉,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책관계에 있는 경우3101) 일방이 기무의 이맹기 

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외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재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맹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이행제공이 있다가 계속되지 않고 중지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3102\ 이러한-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징츈t는 자 

할지라도 납부기히 전에 선납한 것에 해당한다고 몰 수 없다,” @ 2004다24106,24113; 아파一E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긴선호: 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여야 할 의부보다 선아행하 
여야 하는 의무이나. 전설회사의 산용선안이냐 재산상태의 악화 동은 민법 세536소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 
이생이 근산양 현저힌 사유가 O.)는 때 또는 마법 저 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김리훈 구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수한 깁니의 전부나 일부을 잃을 염려가 있튼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신선 
회사가 그 의무이행울 제공하시」 메수한 권리길 잃2· 염려가 없어선 때까지 자기의 디부이행을 거절합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II 겉 인하여 이핵지기 색입이 발생하지 잃오므로, 수분양자가 

전설회사에 종도금을진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냐고 한 예. cf 민법 제588조 
(권리수장자가 있는 경우외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 
안이 대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름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어 상단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 가니하다, 

3101) 금전재권의 재무자가 재권사에 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챈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옵 답보를 반환하면 
될 뿐 재부자의 변제의무와 재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사이행관겨 어 있다고 볼 수 없으드로, 채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무자는 아행지체 책입을 진다(대법원 
2019. 10. 3 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102) 대법원 감}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SD3 판결 "동차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재무의 이행 
올 제공.)-！드- 경우 그 채무를 "행함에 있어 산대방이 미리 변제반기를 거절하거나 상내방의 행위를 민요」굳 
핥팬에-L 연재른지 현실로 °?凰 할 수 있는 준미 궁 완료하고 그 두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죄고하 
여야만 상대방요로 하여극 이행지체에 빠지계 압 수 있는 것이나. 쌍무계약의 당사사 일방이 먼저 고첼 
현실의二젠곱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l-더라도 그 인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아 가지七 물산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은으E1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아행제공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一제공아 &；；지되여 더 이상 그 계공이 
계속되지 아니아노그묘t 동안에:- 'J-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임자인) 
가 임대차가간 만료 후 원고l임대만롤 상대로 입대자보증금 반환을 구가는 소를 계기아여 무변론으로 일대찬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녕하는 확정판걸읍 먄났는대 이후에토 피고가 계속 서수하자, 원고는 디 고를 
상대로 원고의 입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미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듈신?\행관계에 있다는 아유로 종전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쳉력 배계를一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재가한 사안에서, 원십이, 종전소송에서 그 판결 
이 선고되기 전에 인마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후 워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한나고 하더라 
도 이를 송전판결 선고 뉘에 생깁 사유라고 항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군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뇨~士고 판단난 
뎨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종전판결 선고 전까지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긴을 구하는 데 협조아였고 종전판견 
온 이를 터고의 이행재공으로 보아 워고의 임대차보증근반환재무의 이행시체에 따른 지연수해금을 인정합 것 

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종전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종신판결 
섭,il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인행재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시 
않았다고 볼 여전가 있고, 이는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서촉되지 아니하여 청구이윈一사유가 될 수 였다고 한 
中, 원심몬 피고의 인힛젠군°T '거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피,0戶더 실리급戶i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을 인정한 후 L 이후에 발생인 지연손해금에 ·만여는 종전판결의 집행력을 배재하였어야 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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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3103)3104)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음이나 상품권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워해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고 이행기 도과로 이행지 

체의 책임을 진다.3105) 

310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3104)@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에 따른 ’이행지체 저지효’의 구체적 사례; 0 98다505;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안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아 자동적으로 에제된다는 취지의 완절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메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순근 동시이행의 관 
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찬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등 
이행의 재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8 2001다68839: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에도 채권의 동일성온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안이 잔존임차보중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재무아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아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 
환채무가 이행지재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계 되었다는 짐에 관하여 입대인이 주 

쏘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가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8 97다53588: “쌍무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아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온 중도 
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증론균율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입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노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 
는 고 때부터 지체책임올 져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위 공급계약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지체상금의 산정대상 
인 ‘기납부한 중도금·올 일주예정일 아전에 납부한 중도금으로 한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리회사는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들에게는 그 지급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 2007다26455.2646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 
서논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철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의횃건짚권뉴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맹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얘 대한 재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 
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입을 지지 않는 것온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엑 중 대동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아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8 2002다 
43370: “사설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롱 위한 이행재공 또는 이행을 하몄다고 
몰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안도의 口와 동시이행 관계에 °I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저체 

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브로” 

310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채우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 
릎할 수 있는 것은 ... 무조건적 안 원안재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몸젼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성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el므로 … 피고의 원안재 
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노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룰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재무왼`～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재권 
자가 어움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범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는 싶풀귈 발행의 법률관계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품권 발행인의 상품권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와 소지 
인의 상품권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였어서 그러논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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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